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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양극화의 원인과 해결 방향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지지자 간 혐오정서에 근거한 정치양극화가 크게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최근 미국의 상황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

연구는 정치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정치, 미디어 등에 주목한다. 2022년 

7월에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공론조사를 거쳐 위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본 이슈페이퍼는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임



1 정치양극화 현황  

정치양극화는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

이념적 양극화는 정치인이나 일반국민의 진보-보수 이념성향 분포에서 중도층이 감소하거나, 여야 

의원 혹은 여야 지지자 간 이념적 거리가 벌어지는 현상

- 이념적 양극화는 자가평가이념1 ,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2  등을 묻는 설문조사 및 의원들의 법안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측정 

정서적 양극화는 지지정당과 상대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

- 정서적 양극화는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념적 양극화와 관계없이 심화될 수 있음

- 정서적 양극화는 상대 정당 혹은 상대 정당 지지자에 대한 감정온도, 특성평가, 결혼의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야 지지자의 호감도 조사는 정서적 양극화 조사에 해당됨

표 1 정치양극화의 두 가지 유형

유형
이념적 양극화

(Ideological Polarization)
정서적 양극화

(Affective Polarization)

개념
정치엘리트 또는 일반국민의 진보-보수 이념성향 분포에서 

중도층이 감소하는 현상
지지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호감도)의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

측정방법

설문조사(survey)
 - 자가평가이념
 -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법안투표행태

설문조사(survey)
 - 상대 정당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한 감정온도, 특성 평가, 

결혼의향 조사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야 지지자의 호감도 조사

출처: 저자작성

1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①매우 보수적, ②다소 보수적, ③중도적, ④다소 진보적, ⑤

매우 진보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2  2021년 12월에 실시된 중앙일보의 ‘일반국민 가치관 및 정책 여론조사’는 다양한 외교·안보, 경제, 사회정책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을 대표하는 4개의 입장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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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여야 지지자 간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일반국민 전체적으로 이념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

- 2012-2021년 기간 중 중도층의 비율은 안정적임 

반면, 여야 지지자 간 이념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여야 지지자 간 이념적 거리는 점차 벌어지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념적 양극화 추이

  

특히 문제는 여야 지지자 간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임 

-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

그림 2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적 양극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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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서적 양극화는 독일, 스웨덴보다 미국, 영국에서 더 심각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차이가 확대

- 2022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차이는 72-82%p 수준3  

그림 3 미국 정당 지지자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비율

  

출처: KIPA조사포럼 2021년 12월호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지지자들의 총리 지지율 차이는 2020년 초 80%p까지 확대

  

3  Gallup,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 Joe Biden. <https://news.gallup.com/poll/329384/presidential-approval-ratings-joe-biden.aspx> 

(2022.11.2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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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 지지자 간 정부 만족 긍정평가비율 차이는 대체로 20-40%p 수준

  

스웨덴 정당지지자 간 정부신뢰 긍정평가비율 차이는 평균 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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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양극화의 폐해 

정치양극화는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어렵게 함 

한국, 미국 등 정치양극화가 심한 국가에서는 여야 지지자 간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가 크게 

엇갈림

-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의 경우 여야 지지자 간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평가 차이가 크지 않음

 여야 지지자 간 긍정응답율 차이가 한국 50%p, 미국 47%p, 스웨덴 16%p, 독일 11%p

  

정치양극화는 의회에서 정당 간 갈등으로 법안통과가 장기간 지연되는 입법교착

(legislative gridlock)을 유발

행정부 추진 법률안이 입법교착에 빠질 위험은 대통령의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분할정부

(divided government)에서 더욱 심화

- 미국 의회에서 정치양극화 지수가 높아지고 대통령 정당의 의회의석비율이 낮아질수록 입법교착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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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는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이 됨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가 강한 사람일수록 SNS를 이용해 가짜뉴스 기사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공유

- 미국 트위터 이용자 대상 분석 결과 (Osmundsen et al., 2021)

정치양극화는 민주적 규범을 훼손시켜 민주주의를 위협

극심한 당파적 양극화는 각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됨

양극화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연성 가드레일’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약화(Levitsky 

and Ziblatt, 2018)

- 관용(Toleration): 각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

- 자제(Forbearance): 행정부 혹은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제도적 권한을 스스로 절제하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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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양극화의 원인과 해결 방향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치양극화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제도개혁의 성과는 없었음

연구자들은 정치양극화의 원인으로 정당체제, 선거제도, 정치전략, 미디어 등에 주목 

- 정당체제: 1960년대 초 케네디, 존슨 등 민주당 행정부가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정을 추진하면서 보수적인 남부 

백인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변경 → 진보적 유권자는 민주당으로, 보수적 유권자는 공화당으로 

결집(Fiorina, 2009)

- 선거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인해 민주·공화 양당 간 승자독식 정치구도 형성,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획정

(게리맨더링)으로 선거구 내 정당 간 경쟁 약화, 각 당의 예비선거(primaries)와 천문학적 선거비용으로 열성적 지지자와 

이익집단의 영향력 확대

- 정치전략: 뉴트 깅그리치, 전국보수정치행동위원회(NCPAC) 등이 공화당의 우경화 주도

- 미디어: Fox, MSNBC 등 기성언론의 이념적 정체성 강화, 소셜미디어의 이용 확산 등으로 공론장이 진영화

정치양극화의 해법으로 선거제도 개혁(Cooper, 2011; Mann and Ornstein, 2012), 미국의 국가

정체성 강조(Levendusky, 2017), 당파색이 강한 정책·언어 자제(Iyengar 외, 2019),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시민행동(Hasen, 2022) 등이 제시되었으나, 뚜렷한 제도개혁 성과는 부재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이후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왔으나, 정치양극화 문제는 심화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물리적 파행을 막기 위해 2012년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이 통과

-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의 입법과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소수당의 과도한 입법방해를 막기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필요) 등을 도입

국회입법조사처의 용역연구(강문구·조재욱, 2014)는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

- 정치양극화의 원인으로 승자독식 정치제도(대통령제,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원내교섭단체 진입장벽, 지역패권), 정치권의 

편향성 동원 전략,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분절화와 동종집단화 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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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양극화의 해법으로 행정부와 의회 간 협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대통령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정책이슈에 대한 실용적 접근 등을 강조

 2019년 12월 다당제를 지향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양대 

정당들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으로 인해 양당제가 오히려 강화

- 각 정당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유효정당 수는 2016년 총선 결과 2.85에서 2020년 총선 결과 2.09로 

감소4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연구(박상훈 외, 2020)는 우리나라 정치양극화의 특징으로 ‘열정적 

소수’의 영향력에 주목

- 정당의 의사결정에서 열정적 소수 지지층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들은 지지정당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보다 

상대 정당을 혐오하는 부정적 정체성이 강화

- 정당 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사이버 당원의 권한 축소 등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정치양극화의 원인과 해결방향에 관한 두 가지 쟁점

양당제 vs. 다당제

- 양당제에서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정당은 이념적으로 수렴하므로(Downs, 1957) 정치양극화가 완화된다고 주장

(Rosenbluth and Shapiro, 2018)

- 다당제를 선호하는 연구자들은 양당제는 단일정당 정부에 의한 배타적 권력독점이 일어나지만, 다당제에서는 정당 간 

연립을 통한 권력공유가 가능하다고 주장(Lijphart, 1999)

 Lijphart(1999)는 합의제(다당제) 민주주의가 거버넌스의 질과 사회경제적 삶의 질 면에서 다수제(양당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  

 Anderson과 Guillory(1997)의 연구에 따르면 합의제(다당제) 국가에서는 승리한 정당 지지자와 패배한 정당 

지지자 간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감소  

 Rodden(2021)의 분석에 따르면 양당제에서 이슈 차원이 늘어나면 두 정당 지지자 간 이념적 거리가 벌어지고 

부동층이 감소하지만, 다당제가 되면 그 거리가 감소하고 부동층이 확대

- 다당제가 정치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향이라면, 현재 47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15.7%에 불과한 비례대표 비율을 확

대하고, 정당 간 협치를 촉진하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

약한 정당 vs. 강한 정당

-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Madison은 정당을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파당(faction)으로 보고, 그 정치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분권화된 헌정체제를 고안 → 정당의 응집력 약화

 Linz(1990)는 의원들의 당적을 초월한 교차투표(cross-voting)를 특징으로 하는 약한 정당이 미국의 대통령제가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된 이유라고 설명  

 Pierson과 Schickler(2020)는 20세기 후반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정당조직의 중앙집권화가 정당의 강화와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다고 분석  

- Rosenbluth와 Shapiro(2018)는 미국의 정치양극화는 “거대하지만 나약한” 두 정당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지지기반이 넓고 내부기율이 센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

4  Election Indices. <https://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Docts/ElectionIndices.pdf>



10

 각 정당이 선거에서 일관된 정책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좌우 극단에 위치한 대표성 없는 유권자들이 각 당의 후보 

선출과정을 지배

- 약한 정당이 정치양극화 문제의 해결방향이라면 완전한 원내정당화와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 확대 추진이 필요

- 강한 정당이 정치양극화 문제의 해결방향이라면, 당원 또는 일반국민 대신 정당의 당직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당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정당정부를 지향하는 논의가 필요

2022년 7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023년 상반기에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할 필요

정당체제의 유형과 직결된 선거제도(비례대표제) 개혁, 연립정부와 협치를 촉진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당이 정치양극화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정당정치 개혁, 

진영화된 미디어 공론장에 대한 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정개특위는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거쳐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수립

여야 원내대표단은 당리당략의 입장에서 벗어나 정개특위가 제시할 정치개혁안을 존중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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